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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던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고정성의 위법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또

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령이 명시하고 있지 않

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파악하고 있었다.

3.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

소시키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

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늦었지만 지극히 정당하다.

4. 반면에 대법원은 이번 판례변경이 임금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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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고 하여 소급효를 제한했다. 그러나 종전 판결이 근로기준법령에 근거 없는 고

정성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판

례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이번 판결의 소급효 제한은 경총이 지난 10월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

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게 6조 원대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고려한 것

이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의칙 법리’

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좌절시켰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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